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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이은미 팀장 

성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총 쪽

1. 서울중앙지방법원(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사인이 명확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던 1차 

기각 사유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

기 어렵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

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

해자인 경찰이 협의해 부검을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며, 백

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2.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명확한 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경

찰이 쏜 물대포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수 백 만 명이다. 사고 직후 내원한 응급실

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고, 서울대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

혈)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3. 이런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에 매달리는 것은 진실

을 은폐하고 사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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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가족 

참여 등 영장집행에 제한을 두었지만, 가해자인 경찰과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에게 결국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부

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부당한 부검 시도에 대해 국제 사회도 한 목소

리로 비판하고 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어제(9/28)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

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해서는 안 된

다고 강조했다.

5. 국가의 폭력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가해자를 수

사해야 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과 함께 부검부터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어야 한다. 유족의 뜻과 반대되는 부검 시도를 즉

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